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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간 공공기관 관리 체계의 성과

□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제정(’07년)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

    * (공운법 제정 이전)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출연·출자기관 등을 공통된 

관리 기준 없이 개별법과 주무부처의 사전 통제에 따라 관리

   ** 당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05년 제정)을 반영하여 공운법을 제정

➊ (관리체계 일원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중심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공공기관 지정, 기능 조정, 경영 공시, 임원의 

임면,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➋ (분업화 체제) 재경부(통합관리)와 주무부처(사업관리) 간 이원화된

분업체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사업 전문성 관리

    * (재경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예산 지침, 총인건비·정원 관리

(주무부처)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각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관리·감독

➌ (자율성) 고유한 특수성을 지닌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기관 경영, 인사 등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

➍ (책임성)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체계적인 경영

평가(’84년 도입, 연 1회 실시)를 통해 책임 경영체제 확립

➎ (투명성) 경영 공시제도 법제화로 부채·자본, 신규채용, 임금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알리오(ALIO)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 그간 노력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도 높이 평가

    * 한국의 중앙집중적 감독, 성과연계 관리, 재정규율이 세계에서 가장 잘 

조직화된 공기업 시스템 중 하나를 형성(WB, ’25.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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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기관의 현재 모습

1 정책 환경의 변화

 (패러다임 전환) AI 대전환 및 복합위기 상시화 등 패러다임

전환으로 국가 차원의 융합적·선제적 대응력이 요구

ㅇ 과거에는 기관별 업무 수행 방식이 유효했으나, AI 대전환으로

기관 간 유기적 연결과 융합이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등 복합위기 상시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능의 유기적 결집과 대응역량 통합이 시급

 (재정여력 축소)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정부 재정여력 축소

    * 인구구조 변화로 총수입은 감소하고 총지출은 증가하여, 그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25년 △1.0%(GDP 대비)에서 ’72년 △11.6%로 적자 폭 확대 전망(국회 예정처, ’25.2월)

ㅇ 그간 공공기관이 유사·중복 기능을 개별·분산 운영함에 따라

고정비용 및 중복 관리비용이 지속 발생

 (수요자 눈높이 상승) 기술 발전에 따른 민간 서비스의 고도화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 상승

ㅇ 기관별로 분산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는 국민과

기업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데 한계

⇨ 과거에는 기능 세분화와 전문성 강화 중심의 운영이 유효했으나, 
급격한 정책 환경의 변화로 기존 방식은 한계에 봉착

  -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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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신설 및 외연 중심 팽창

□ (기관 신설) 지역·부처·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으로 공공기관 수 지속 증가

 < 공공기관 수 추이 >  < 기관 신설법안 발의 현황 >

발의 법안에 포함된 신설기관

’25년 국제교육재단, 방사선산업진흥원 등

’24년 김산업진흥원, 사회연대경제원, 김치산업진흥원 등

’23년 승강기산업진흥원, 보훈정책개발원 등

’22년 김치·인삼·태권도세계화진흥재단, 대중음악역사관 등

  * (공공기관 수) ’09·’11년은 공공기관 선진화, ’24년은 과기출연연 지정해제에 따라 기관 수 감소

□ (외연 중심 팽창) 정원·인건비 등 공공기관 규모도 지속 팽창

 <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추이 >  < 공공기관 인건비 예산 추이 >

  *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연도말 경영공시 기준, ’23년 정원은 혁신계획 추진으로 감소

□ (부채 누적)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 악화

 < 공공기관 부채 추이 > < 공공기관 부채비율 추이 >

⇨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팽창과 이에 따른 부채 누적은 국민 부담 
가중 및 잠재적 재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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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간 연계 및 협업체계 미흡

 (유사기관 개별 운영) 유사 공공기관의 개별 운영(발전·항만 등)

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한계 및 대외 경쟁력 약화

※ (사례)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ㅇ (현황)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5개社로 분할(’01.4월)

  - 발전 5사는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R&D 등 사업을 각각 추진 中

ㅇ (환경 변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메가프로젝트 안정적 전력

공급 등을 위해 ‘30년 재생e 100GW 조기 달성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 필요

  - 발전사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 확보, 전략적 역량결집(해외사업 과정에서의 

협상력·경쟁력 제고 등) 발전부문 거버넌스 재편 필요

 (해외지사 연계 부족) 같은 지역 內 공공기관 해외지사 분산

설치 등 연계 부족으로 서비스 수요자 불편 초래

※ (사례)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ㅇ (현황) 다수 공공기관이 해외에 진출해 있으나, 대부분 동일 지역 내 분산 설치

ㅇ (문제점)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상담 및 수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수요자 불편 초래

   * 국산 김을 LA에 수출하려는 식품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공공기관 

LA 해외지사를 방문하는데, 100km를 이동(한국경제, ’26.5월)

  - 기관 간 협업 제한 및 대외적으로 통합된 ‘코리아’ 이미지 전달도 한계

 (기능 중복 및 자회사 등 신설)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수행과

부처·기관별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신설은 비효율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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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능개혁 추진방향

공공기관 D I E T 2026

"공공기관 대전환, 대한민국 대도약"

Dynamic game changer / Integrated entities / Efficient player / Transparent system

비전 ▪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가 성장을 뒷받침

▪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국민만족도 향상

▪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개혁
유형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등 
핵심역량 전략적 재배치

①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개선
(발전, 항만, 에너지, 석탄, 
공항, 토지주택, 철도)

② K-뮤지엄 역량 강화
(전시·관람기관)

▪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① 유사·중복기관 통합

② K-마루
(동일 지역 해외사무소 일원화)

▪ 운영 효율성 등 제고 위해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정비

① 자회사 정비
(모-자회사 or 자회사 간)

② 소규모기관 통합
(정원 규모로 지정유보된 기관 등)

정책 
환경의
변화

▪ AI 대전환, 복합위기
상시화 등 패러다임 전환

▪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국민 눈높이 상승

▪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여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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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능개혁 추진방안: 109개 감축

1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 핵심 공공기관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로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및 공공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개선)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➊ (발전 5社) 발전 5社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 확보

  (필요성)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
    * (現) 年 50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年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발전사별 분산 투자 중

  - 통합재무구조로 투자여력 확보,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중복인력의 효율화로 수익성개선

  (통합안) 5社를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 추진

  - (본부: e대전환) 재생에너지본부(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 정의로운전환본부(석탄발전폐지) 설치

  - (지역: 지역 재생e 확산) 지역 재생에너지본부(태양광, 육상풍력 등) 설치(3~4개) 

< 발전 5社 통합 운영체계(안) (잠정) >

➋ (항만공사)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

  (필요성) 지역항만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급망 변화 등 항만물류 글로벌 트렌드 전환에 대응

  - 항만공사 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해외거점 공동 조성 등 대외경쟁력 강화

  (통합안) 4개의 항만공사를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여 정책·기획 기능 일원화

  - 기존 지역별 항만공사는 산하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하여 지역별 특화사업 수행



- 7 -

< 항만공사 통합 및 권역별 운영체계(안) (잠정) >

➌ (석유·가스공사)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하여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 도모

  (필요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석유·가스) 전략 수립

  - 통합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 제고 가능

   * 주요국 사례와 같이 석유-천연가스 통합 관리를 통해 해외광구 입찰·협상 시 유리한 위치 선점 가능 등

  (통합안)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

  -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

< 석유·가스공사 통합 운영체계(안) (잠정) >

➍ (석탄공사) 모든 광업소를 폐광하여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의
적기 청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는 기능 정비

  (필요성) 석탄합리화정책(’89년 시행) 이후 석탄 감산과 최고가격제 등 정부 정책으로 원가
미만의 판매가 지속되었으며, 삼척 도계광업소(’25.6월)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

  - 석탄 수요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부채 누적(’25년말 기준 2.59조원)

   * 별도 영업활동(소송·차환 등 잔여업무 外) 없이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 발생

  (부채 처리방안)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석탄공사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 후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조속한 청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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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공항공사)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 추후 진행 상황 점검하여 통합 여부 재검토

  (필요성)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나, 그 이면에 지방공항 적자, 

불균형 가속화 등 문제 상존 → 허브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 전략 필요

  (지방공항 활성화(안)) (가칭)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하여 획기적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하고,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통합하여 항공보안 기능 강화

   * (가칭)공항전략협의회(국토부 / 인국공, 한국공, 가덕도건설공단 등): 기관 간 협업 및 역할 분담,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 지방공항별 특화전략, 지방공항과의 상생, 재무구조 개선 등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 (예) 환승 편의를 위한 인천-지방 노선 및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 확대, 무안(반도체) 등 지역 산업 연계 특화공항 개발 등

  - 양 공항공사로부터 보안 업무를 분리,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하여 항공보안 기능 강화

   * 인천·한국母보안 담당부서 + 한국子한국항공보안 + 인천子인천항공보안 ⇨ 항공보안 전문기관

➏ (LH) LH 조직·재무 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및

안정적 주거복지 운영체계 확립 등 주택공급 정책 동력 확보

    ※ 보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에서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 예정

  (필요성)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신속성, 재무성과 강조)과 주거복지(공공성 강조) 업무를 동시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 발생

  (개편안) LH의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과 주거복지ㆍ자산비축 기능((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을 분리

  -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 설계

    *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 

< LH 조직 개혁(안) (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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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코레일·SR)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로 좌석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국민 편의 제고 및 운영효율성 강화

< 코레일·SR 기관 통합(안) (잠정) >

 (K-뮤지엄 역량 강화) 전시·관람기관을 부처 단위 통합·운영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융복합 콘텐츠 창출 및 원스톱서비스 제공

  (필요성) 전시·관람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하여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고, 
통합된 전략 下, 전시·관람기관 운영 필요

    * 현재 12개 기관 운영 중이며, 과학관의 경우 ’33年까지 16개 추가 건립 예정

  - 부처별 복수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기능 중복, 협업 부재, 운영비 증가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기관 간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대

  (통합안) 분야별(문화·과학·해양·국토·농림) 전문성 활용을 위해 부처 단위 1개 기관으로 통합

  -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립중앙박물관(문체부) 중심으로 운영하여 전시·관람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연계** 추진

    * 전시 기획 컨설팅, 학예 인력 실무역량 강화 교육 등

   ** 통합 플랫폼(홈페이지·앱 등), 통합 브랜드 및 굿즈 개발 등

< 국립 전시관람기관의 협의체 거버넌스(안) (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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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 유사·중복기능 간 통합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수요자 중심 개편으로 국민만족도 향상

 (유사·중복기관 통합)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하여

시너지 창출 및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 해소

ㅇ (대상) 정원이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기관

ㅇ (기준) 기능·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 또는 기관별 업무의

유사·중복·연계성이 큰 경우 기관 간 통합

※ (사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ㅇ 방송광고 판매 대행·광고산업 진흥 기능과 미디어 교육·체험 기능 통합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지원 및 온라인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

※ (사례) 노사발전재단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가칭)노사발전교육재단

ㅇ 노사관계 지원·상생협력 촉진 기능과 고용노동 교육 기능 통합 → 노사갈등 

예방부터 교육·컨설팅·일터혁신 지원까지 연계되는 종합 노사관계 지원체계 구축

※ (사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가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ㅇ 지역별로 분산 운영 중인 첨단의료 연구개발·실증·기업지원 기능을 통합 → 

국가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 (사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공영홈쇼핑 →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ㅇ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 기능과 TV·온라인 판매채널 운영 기능 통합 →

중소기업 제품 발굴·컨설팅·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 일원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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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마루) 공공기관 해외거점의 물리적·기능적 일원화를 통해

수출기업·교민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운영효율성 제고

    * K-마루: 비용절감, 원스톱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한곳으로 모으는 통합 플랫폼 프로젝트

ㅇ (추진 현황) K-마루 선도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정비

- 유휴공간이 있는 KOTRA 무역관 대상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통합하는 K-마루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1차, ’26.2월)

    * (1차 선도지역: 5곳) LA, 하노이, 두바이, 브뤼셀, 나이로비 

- 민관협력모델 및 지역 맞춤형 운영모델 발굴(2차, ’26.5월)

    * (2차 선도지역: 2곳) 베이징 민간건물(포스코홀딩스) 활용, 다카르 KOICA 공간 활용

  (공운위) “비효율을 완화하고 기업·교민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

  (교민-베이징) “우리가 오랫 동안 필요로 했던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는 것 같다. 공공기관 
지원을 받으려해도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한국기업 지원의 시작이다.”

  (한국경제) “마케팅·금융·기술·인프라 지원을 한 번에 받아 운영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

  (국회예정처) “K-마루는 기관 전문성, 수요자 접근성, 운영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 신규사무소 개설 전 K-마루 조성 가능성 등 의무 검토 및

소재지 재외공관 협조 요청 시 적극 대응하도록 제도화

    *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25.12월/’26.4월)

ㅇ (향후 계획) K-마루 확대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추진

-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5개 이상 운영 중인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K-마루 프로젝트 본격 확대

    * 자카르타, 호치민, 모스크바, 마닐라, 타슈켄트, 뉴욕, 멕시코시티, 상하이, 리야드 등

- 해외사무소 현황 공개로 투명성 제고, 범부처 협의체(재경부

주관)를 구성하여 진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알리오 등 활용하여 해외사무소 상세 현황(위치, 주요 기능, 연락처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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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

◇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통합을 통해 공통 조직 일원화에 따른 
비용 절감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 (자회사 정비) 모회사와의 기능적 연계성 및 자회사 간의 업무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수직적 통합’ 또는 ‘수평적 통합’

ㅇ (대상) 공공기관의 자회사

ㅇ (기준➊수직적 통합)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 또는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통합

ㅇ (기준➋수평적 통합)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100인 미만 자회사 간
또는 주무부처가 상이해도 유사 업무 수행하는 자회사 간 통합

※ (사례) 한국잡월드(母)-한국잡월드파트너즈(子) 간 수직적 통합

ㅇ 모회사의 직업체험·진로교육 서비스와 자회사의 전시체험관 운영지원, 시설·
고객지원 기능 통합 → 서비스 기획부터 현장 운영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 (사례) 금융 공공기관 자회사 7개 간 수평적 통합

    * (시설관리) 캠코FMC + 예울FMC + 산은비즈 + 수은플러스 + 신보운영관리 → (가칭)정책금융FMC
(고객관리) 캠코CS + HF파트너스 → (가칭)정책금융CS

ㅇ 금융 공공기관별 분산 운영 중인 시설관리(FMC)·고객관리(CS) 자회사를 
기능별 통합 → 기관 단위가 아닌 기능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

※ (사례) 항만공사 자회사 5개 간 수평적 통합

   * 여수광양항만관리 + 울산항만관리 + 부산항보안공사 + 인천항보안공사 + 여수엑스포관리
→ (가칭)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

ㅇ 각 항만별로 분산된 보안·시설관리 기능을 통합 → 기능 중복 해소 및 
항만 보안 수요에 유연한 대응

※ (사례) 중기부 시설관리 자회사 3개 수평적 통합

   * 기보메이트 + 중진공파트너스 + 한유원파트너스 →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

ㅇ 분산된 시설관리, 방재, 전기·기계설비, 미화·위생관리 등 기능 통합 → 
안전관리 전담조직 및 표준 점검체계 구축으로 현장지원 기능의 신속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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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기관 통합)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소규모기관을 통합하여 비용 절감 및 운영효율성 제고

ㅇ (대상) 기관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기관

ㅇ (기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기관을 정비

※ (사례) 식생활안전관리원 + 식품안전정보원 → (가칭)식품안전정책개발원

ㅇ 소규모로 운영되던 식생활 안전관리 기능을 식품안전 정보분석·정책연구 기능과 

통합 → 급식 현장의 위생·영양관리 데이터를 정책개발에 환류하는 체계 구축

※ (사례) 건설산업정보원 + 건설기술교육원 → (가칭)한국건설산업진흥원

ㅇ 정보원의 건설산업 정보관리·정책연구 기능과 교육원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능 통합 → 건설산업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양성·정책지원 체계 구축

ㅇ 각 기관에서 수행하던 정보관리와 교육 기능을 연계 → 건설산업 데이터 

분석–교육훈련–정책지원까지 하나의 기관이 종합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

※ (사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가칭)공간정보진흥원

ㅇ 진흥원의 유통·활용·산업지원 기능과 관리원의 생산단계 품질관리 기능 통합 → 

공간정보 전주기(생산-유통-활용) 관리체계 구축 및 데이터 품질 기반의 산업지원 강화

ㅇ 데이터 품질관리와 산업지원 역량을 결합 → 개별 기관 단위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범위의 경제 창출 및 공간정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 기반 마련

※ (사례) 국악방송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가칭)국악문화산업진흥원

ㅇ 국악 콘텐츠 제작·송출, 전통공연예술 창작·유통 지원 기능을 연계 → 국악·

전통예술의 ‘제작기반 강화–유통 활성화–대중화’가 이어지는 국악 산업 생태계 조성

ㅇ 기관별 분산 수행되던 제작·유통·확산 기능을 결합 → 국악의 전승·보전을 

넘어 산업화와 국민 향유 확대까지 지원하는 전문 진흥기관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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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 계획

□ (로드맵 마련) 각 부처는 구체적인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각 부처에서 마련한

기능개혁 방안을 적기에 상정 및 의결

□ (국회 소통) 기능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 및 협의 추진

ㅇ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

□ (노정 협의) 원활한 대책 이행을 위해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조 협의 지속 및 주무부처와 개별기관 노조 간 협의도 병행

◇ 공공기관 기능개혁 이후 직원들의 기존 노동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지원 검토

ㅇ (고용) 통폐합 기관 직원(임원 제외)은 고용승계를 보장

ㅇ (보수) 통폐합 전후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 운영

ㅇ (복리후생) 기관별 복지수준과 기능개혁 추진일정 등을 고려

하여 한시 정액 수당 및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 등 검토

ㅇ (경영평가)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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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공공기관 기능개혁 세부내용

1) 공: 공기업, 준: 준정부기관, 기: 기타공공기관, 未: 지정유보기관

부처 기관명 (유형1), 정원) 기능개혁(안)

국토부
(△14)

코레일관광개발(주) (기, 1,300) 코레일 자회사 1
(고객서비스 분야)코레일네트웍스(주) (기, 1,685)

코레일로지스(주) (기, 543) 코레일 자회사 2
(유통·물류 분야)코레일유통(주) (기, 472)

코레일테크(주) (기, 5,265)
코레일 자회사 3

(유지관리 분야)
한국철도공사 (공, 32,975)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공, 700)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기, 73)
(가칭)공간정보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 84)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未, 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未, 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기, 125)

한국주차안전기술원 (未, 27)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기, 126)

한국교통안전공단 (준, 1,980)

한국공항보안(주) (未, 2,575)
(가칭)항공보안공단

인천국제공항보안 (未, 3,960)

KAC공항서비스 (未, 1,139)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주) (未, 1,405)

인천공항시설관리(주) (未, 4,030)
(가칭)인천공항서비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未, 2,675)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기, 84)
(가칭)한국건설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원 (未, 27)

재단법인 건설산업교육원 (未, 25)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재단법인 스마트건설교육원 (未, 12)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재단법인 영남건설기술교육원 (未, 10)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국립항공박물관 (기, 80)
(가칭)국토교통관

(새만금청)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未, 22)

한국토지주택공사 (공, 9,073)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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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기관명 (유형1), 정원) 기능개혁(안)

해수부
(△11)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기, 42)
 (가칭)한국해양문화진흥원국립인천해양박물관 (기, 109)

국립해양박물관 (기, 6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 22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 759)

여수광양항만관리주식회사 (未, 223)

(가칭)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

울산항만관리(주) (未, 143)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未, 506)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未, 212)

여수엑스포관리주식회사 (未, 31)

부산항만공사 (기, 285)

(가칭)한국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기, 283)

울산항만공사 (기, 129)

여수광양항만공사 (기, 180)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기, 6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준, 574)

문체부
(△8)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 76)

(가칭)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 65)
(공예본부, 디자인본부, 문화역284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기, 88)

국립문화공간재단 (지정제외, 45)

국악방송 (기, 79)
(가칭)국악문화산업진흥원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未, 30)

(재)지역문화진흥원 (未, 37)

(가칭)한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 15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 65)
(전통문화본부, 한복센터)

한국문화정보원 (기, 67)

한국저작권보호원 (기, 113)
(가칭)한국저작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기, 161)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未, 78)
(가칭)국립지식문화박물관재단(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未,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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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기관명 (유형1), 정원) 기능개혁(안)

국민체육진흥공단 (준, 1,433)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기, 1,175)

태권도진흥재단 (기, 86)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운영관리(주) (未, 116)

복지부
(△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 188)
(가칭)한국노인복지개발원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未, 28)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 126)

(가칭)국가생명나눔원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기, 65)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 7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 44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재생의료진흥재단 (未, 23)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未, 25)

한국실명예방재단 (未, 15)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未, 19)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 405)
(가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 389)

기후부
(△8)

한국에너지공단 (준, 778)

한국에너지공단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기, 49)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기, 33)

한국남동발전(주) (공, 2,975)

(가칭)한국발전

한국남부발전(주) (공, 2,818)

한국동서발전(주) (공, 2,722)

한국서부발전(주) (공, 2,869)

한국중부발전(주) (공, 3,027)

국립생태원 (준, 647)

국립생태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기, 210)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 181)

한국물기술인증원 (기, 44)
(가칭)물산업진흥원

* 물산업클러스터, 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등
물산업 관련 유관기관 기능도 통합물산업협의회 (지정제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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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기관명 (유형1), 정원) 기능개혁(안)

중기부
(△8)

(사)한국창업보육협회 (未, 19)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기, 241)

㈜공영홈쇼핑 (기, 379)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기, 295)

㈜중소벤처기업인증원 (未, 19)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未, 15)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未, 37)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기보메이트 (未, 80)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중진공파트너스(주) (未, 205)

한유원파트너스(주) (未, 102)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 49)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기, 11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

과기부
(△7)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주) (未, 81) 시설관리 기능 → 과학기술시설관리단,
보안관리 기능 → 과학기술보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기, 2,264)
우체국시설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未, 1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준, 72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 96)

한국연구재단 (준, 631)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 51)

국립광주과학관 (기, 144)

(가칭)국립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기, 155)

국립부산과학관 (기, 146)

국립강원전문과학관 (未, 14)

금융위
(△6)

한국자산관리공사 (준, 1,953)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선박운용(주) (未, 12)

㈜캠코에프엠씨 (未, 1,023)

(가칭)정책금융FMC

예울FMC(주) (未, 79)

신보운영관리(주) (未, 296)

산은비즈(주) (未, 604)

(재경부) 수은플러스(주) (未,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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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씨에스 (未, 79)
(가칭)정책금융CS

HF파트너스(주) (未, 220)

한국산업은행 (기, 3,416)
한국산업은행

KDB인베스트먼트(주) (未, 6)

산업부
(△5)

케이씨엘엔지테크(주) (未, 8) 폐지

코가스보안관리 (未, 431)

(가칭)에너지자원공사관리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未, 877)

케이엔오씨서비스주식회사 (未, 121)

대한석탄공사 (기, 184) 폐지

한국가스공사 (공, 4,486) (가칭)에너지자원공사
*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 검토한국석유공사 (공, 1,442)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未, 21)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농식품부
(△3)

축산물품질평가원 (준, 502)

(가칭)한국축산진흥공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 1,286)

(재)축산환경관리원 (기, 57)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 17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희망재단 (未, 11)

식약처
(△3)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未, 45)

(가칭)한국의약품안전공단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 128)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未, 38)

식생활안전관리원 (未, 18)
(가칭)식품안전정책개발원

식품안전정보원 (기, 122)

유산청
(△3)

국가유산진흥원 (기, 395)

국가유산진흥원국가유산정책연구원 (未, 6)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未, 30)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未, 28)

(가칭)유네스코유산전략원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未, 28)

(행안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未,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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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

수은플러스(주) (未, 158) (금융위) (가칭)정책금융FMC로 이관

콤스코시큐리티 (未, 89)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未, 95)

교육부
(△2)

한국학중앙연구원 (기, 268)

(가칭)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 (기, 143)

동북아역사재단 (기, 118)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지정제외, 162)
(가칭)교육시설건강안전공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未, 59)

행안부
(△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未, 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 72)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未, 25)
(유산청)

(가칭)유네스코유산전략원으로 이관

노동부
(△2)

한국잡월드 (기, 69)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파트너즈(주) (未, 37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 116)
(가칭)노사발전교육재단

노사발전재단 (기, 30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 65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기, 4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준, 1,53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기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 49)

성평등부
(△2) 

(재)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未, 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未, 2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 267)

지재처
(△2)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 664)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 (기, 42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 69)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기, 196)

산림청
(△2)

주식회사 포이파트너스 (未, 92)
(가칭)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준, 50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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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

한국국제교류재단 (기, 145)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未, 30)

통일부
(△1)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기, 38)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회

법정 존속기한(‘28.4.) 만료 후 통합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未, 35)

국방부
(△1)

국방전직교육원 (기, 40)
(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

보훈부
(△1)

독립기념관 (기, 143)
독립기념관

㈜한빛씨에스 (未, 156)

방미통위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 307)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기, 297)

데이터처
(△1)

(재)한국통계정보원 (기, 169)
(가칭)한국데이터원

(재)한국통계진흥원 (기, 84)

관세청
(△1)

한국관세정보원 (기, 150)
(가칭)한국관세무역원

한국원산지정보원 (기, 53)

동포청
(△1)

재외동포협력센터 (기, 34) 재외동포청으로 이관

기상청
(△1)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 106)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기, 63)

새만금청
(△1)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未, 22)
(국토부)

(가칭)국토교통관으로 이관

행복청
(△1)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未, 40)

(문체부)
(가칭)국립지식문화박물관재단으로 이관


